
금호환경, 다이옥신 문제 맞소송
환경단체 상대 영업손실 주장 … 환경단체는 5억3000만원 용역

2002년 8월 다이옥신 배출 의혹으로 논란이 빚어졌던 경기도 평택시 소재 산업폐기물 소각시설기업인 금호

환경과 시민단체의 논란이 법정싸움으로 번질 조짐이다.

금호환경은 8월 주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조사를 실시했던 시민환경연구소장과 현지 주민 20여명을

상대로 영업손실에 따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1월22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제출했다.

소송에 대해 시민환경연구소는 입장표명 자료를 내고 당시의 건강조사 및 연구결과발표를 조작으로 강변한

금호환경의 주장을 파렴치한 공해기업의 반사회적 행위라고 일축하고 나섰다.

연구소는 다른 시민운동계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법조계와도 공동대응을 전개할 방침이라

면서 준비되는 대로 다량의 혈중 다이옥신이 검출된 지역주민과 이미 사망한 주민의 가족들이 금호환경과 국

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이옥신 배출 의혹으로 부각된 금호환경과 시민환경연구소 간의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연구소는 2002년 8월 평택시의 용역에 따라 지역 주민 10명을 대상으로 혈중 다이옥신 농도를 측정해

평균치인 16.62pg(피코그램)보다 높은 53.42pg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금호환경은 평택시가 주민건강조사 용역을 하필 장순범(금호환경폐쇄주민공동대책위원장)이 속한 시

민환경연구소에 용역을 주었는지 의문이라며 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 상태이다.

시민환경연구소는 장순범 씨는 연구소가 아니라 <금호환경폐쇄주민공동대책위> 위원장이라고 지적하면서

평택시가 3000만원의 조사재원으로 관련 조사를 해 줄 곳은 시민환경연구소 밖에 없다고 요청해 옴에 따라 이

우어졌다고 해명했다.

연구소는 이 외에도 다이옥신 배출이 소각에 따른 것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소각시설과 무관하다는 금호환

경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금호환경은 1986년 가동된 후 2001년까지 낙후된 시설에서 폐기물

을 소각해 왔다고 지적했다.

시민환경연구소는 장기간에 걸쳐 주변을 오염시킬 수 있는 대상물에 대한 주의 깊은 연구·조사가 이뤄져

야 한다면서 민관 전문가조정위원회는 금호환경 주변의 다이옥신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서울대

학교에 용역비 5억3000만원을 들여 추가 정밀조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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